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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장기실업급여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사회법전 제2

권과 그 외 법률의 개정을 위한 12번째 법률안 – 시민수당의 도입」(Entwurf eines Zwölf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 Einführung eines Bürgergeldes)을 연방의회에 제출

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2a). 약칭으로 「시민수당 법률」(Bürgergeld-Gesetz)이라 불리

는 이 법률안의 골자는 현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실업급여Ⅱ’(Arbeitslosengeld Ⅱ)1)를 대체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시민수당’(Bürgergeld)을 도입하는 것인데, 장기실업자를 위한 기초보

장제도인 시민수당은 2021년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으로 선출된 사회민주당(SPD: 

1) 독일 실업급여제도의 핵심은 ‘고용촉진’(Arbeitsförderung)에 관한 사회법전 제3권에 규정된 ‘실업급여Ⅰ’(Arbeitslosengeld Ⅰ)로, 이는 
한국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유사한 제도이다(박귀천, 2018). 이와 달리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에 관한 사회법전 제2권에 규정된 실업급여Ⅱ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로 실업급여Ⅰ의 수급 
요건, 특히 실업 상태의 장기화로 실업급여Ⅰ의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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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

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

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

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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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사회민주당, 녹색당(GRÜNE: 

Bündnis 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의 대연정 협약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까지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SPD, GRÜNE & FDP, 2021).2) 그러나 대연

정 구성 정당 간에도 급여액 수준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1

야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소수정당인 좌파당(LINKE: Die Linke)을 중심으로 상반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반발과 사회 내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Rennefanz, 2022), 2022년 

11월 10일로 예정된 연방의회에서의 표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방의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에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참사원 또한 법률안 검토 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Deutscher Bundestag, 2022c), 이에 대연정은 11월 4일 기독민주당과 연방참사원의 의견

을 일부 수용하여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Ampel legt Kompromiss zu 

Bürgergeld vor, 2022). 이처럼 현재 독일의 시민수당 관련 논의는 큰 사회적 논란 속에 중

대하고 급박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민수당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국가(Ein neuer Sozialstaat für eine neue Zeit)’라는 표제의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

한 2019년 2월이었다. 당시 사회민주당은 시민수당 지급을 통해 실업급여Ⅱ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실업부조가 사회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공감적, 지지적, 시민 친화적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정강으로 제시하였다(SPD, 2019). 

또한 이를 통해 좌파 정당으로서의 신용도를 회복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였다(Diekmann & Teevs, 2019). 아이러니한 점

은 실업급여Ⅱ의 도입을 추진한 정당 또한 다름 아닌 사회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장기적 불황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끌었던 집

권당 사회민주당은 경제 성장 및 사회국가 재정비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관련 사회보

장제도의 대대적 제･개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Hartz-Reform)’을 구상하였고, 이의 일

2)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중도좌파, 자유민주당은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으로 연방의회 전체 의석수 736석 중 사회민
주당은 206석(약 28%), 녹색당은 118석(약 16%), 자유민주당은 92석(12.5%)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CDU: Deutsch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과 기독사회당(CSU: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의 의
석수는 197석으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9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Deutscher Bundestag,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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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2003년 실업급여Ⅱ의 도입을 추진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03). 그러나 기

존의 장기실업급여제도에 비해 수급액을 대폭 삭감하고 다양한 수급 조건을 부가하는 실업급

여Ⅱ에 대해 2005년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하르츠 개혁의 후폭

풍으로 인해 사회민주당은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에 패배하였다. 이

후 기독민주당은 2021년까지 16년 동안 원내 제1당 자리를 유지하였고, 사회민주당은 2009

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12년간 기독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하였는데(Konrad 

Adenauer Stiftung, 2022), 2021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다시 원내 제1당

으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사회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실업급여

Ⅱ를 주도적으로 개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실업부조와 관련된 이러한 독일의 장기적 논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의 여

파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실업부조 및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

의를 살펴보고, 이어 이를 대체하여 시행될 예정인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

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로서의 실업급여Ⅱ
가. 도입 배경 
독일은 1990년대 서･동독의 통일 및 유럽 통합, 탈냉전화와 같은 다양한 국내외적 상황 속

에서 세계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약화, 높은 실업률 등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적 불황

에 놓여 있었다.3)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노무를 위한 위원

회’(Kommission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를 구성하였다. 특히 실업률 증가 문제와 관련해

3) 독일의 실업률은 1994년 10.6%에 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겼고, 이후에도 실업률은 2005년까지 10~13% 사이를 오가며 높은 수준
을 유지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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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위원회가 제안한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노무를 위한 네 번째 법률」(Vierte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을 받아들여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실업급여Ⅱ를 도입

하기로 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03). 당시 위원회의 대표는 폭스바겐의 노무 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였는데, 이에 따라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실업급여Ⅱ는 ‘하르츠Ⅳ’(Hartz 

Ⅳ)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실업급여Ⅱ는 실업자를 위한 기존의 3층 사회보장 체계, 즉 실업급여(1층), 실업부

조(2층), 사회부조(3층) 중에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으로

(Walwei, 2022),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로 이분화된 기존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Deutscher Bundestag, 2003). 이는 법적으로 중

복 지급 가능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로 인해 장기실업자가 저임금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보다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동시에 수급하여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즉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가 구직 유인을 떨어뜨려 오히려 실업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일원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Ⅱ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주요 내용 
첫째, 실업급여Ⅱ는 근로 능력(Erwerbsfähigkeit)과 부조 필요성(Hilfebedürftigkeit)이 인정된 일상적으

로 독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구직자부터 아직 법정 퇴직 연령에 달하지 않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때 근로 능력은 가까운 장래에 일반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사회법전 제2권 제8조 제1항). 질병이

나 장애로 인해 이와 같은 최소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다. 부조 필요성은 구직자의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며, 이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요공동체(Bedarfsgemeinschaft)’의 

구성원, 즉 한 생활공동체 내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소

득과 자산 또한 고려하여 부조 필요성을 결정한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급여Ⅱ 수급권자와 같은 수요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근로 능력 없는 구성원은 사회

법전 제2권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회수당을 받을 수 있다(제19조 제1항). 

둘째, 실업급여Ⅱ는 식품, 의류, 교통, 통신, 건강 등의 항목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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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lbedarf)을 기본으로,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급여액(Mehrbedarf) 및 주거･난방을 위한 급

여액 또한 지급한다(제20조~제22조). 기준급여액은 부분적으로 임금 대체적 성격을 띠던 기

존의 실업부조와는 달리 실업 전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회법전 제2권

이 규정한 사회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준급여액 조사법」(Regelbedarfsermittlungsgesetz)과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해마다 새롭게 정해진다. 2021년과 2022년의 실업급여Ⅱ 및 사회수당의 기준

급여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실업급여Ⅱ는 기초보장을 위한 급여액 제공 외에도 궁극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

조 필요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에게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사회법전 

제2권 제1조 제3항). 이와 관련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그와 함께 같은 수요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은 부조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2조 제1항). 

특히 고용지원센터(Agentur für Arbeit)와의 편입합의서(Eingliederungsvereinbarung)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

력해야 하는데, 편입합의서 체결은 직업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수급권자가 어떠한 지원 서비스

표 1. 실업급여Ⅱ 및 사회수당의 기준급여액
(단위: 유로)

구분 수급권자
기준급여액

2021년 2022년

실업급여Ⅱ

1인 가구 및 한부모 446
(약 61.9만 원)

449
(약 62.3만 원)

수요공동체 내 파트너 401
(약 55.6만 원)

404
(약 56만 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25세 미만 성인

357
(약 49.5만 원)

360
(약 49.9만 원)

사회수당

만 14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373
(약 51.7만 원)

376
(약 52.2만 원)

만 6세 이상~14세 미만 아동 309
(약 42.9만 원)

311
(약 43.1만 원)

만 6세 미만 아동 283
(약 39.3만 원)

285
(약 39.5만 원)

주주: 기준급여액을 한화로 제시한 부분은 2022년 11월 27일의 유로 환율(1유로 = 1,386.97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2). Arbeitslosengeld II / Sozialgeld; Bundesregierung. (2022). Regelsätze sind gestiegen

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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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되는지, 수급권자가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증

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지원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수급권자의 의무 사항을 정하는 

절차이다(제15조 제1항). 고용지원센터는 편입합의서 작성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

급권자의 의무 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수급권자가 편입합의서에서 정하는 의무, 특히 충분히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제31조 제1항 제1호), 처음 1, 2회 위

반 시에는 각각 기준급여액의 30%, 60% 삭감, 3회 위반 시에는 수급권 박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제31a조). 이 외에도 직업교육 자체를 거부하거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

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수급권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급여액의 삭감 및 수급권 박탈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비판
2005년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Ⅱ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Ⅱ가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

는데, 이를 인정하는 의견4)에 대해 실업급여Ⅱ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유럽 통합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실업률 감소에 대한 실업급여Ⅱ의 직접적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22). 

둘째, 실업률 감소 효과를 부정하는 이러한 의견은 기존의 실업부조(제2층)와 사회부조(제

3층)를 통합하여 실업급여Ⅱ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원화 체계를 

도입해 급여액 수준을 지나치게 감소시킴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 불안, 빈곤, 사회적 고립, 

생활의 질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다(Büssow, 2022;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22; Walwei, 2022).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Ⅱ가 수급

권자의 저임금에 대한 보충적 부조로 설계되어 고용주가 이러한 실업급여Ⅱ의 성격을 이용

해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덤핑임금’ 현상을 유발하였다는 지적이 

4) 이 의견은 실업급여Ⅱ가 시행된 2005년에는 실업률이 10% 이상에 달했지만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11년 이후에는 5~7%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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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utterwegge & Zurheide, 2014;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22). 즉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장기실

업자의 이러한 빈곤이 가족의 빈곤, 특히 아동빈곤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22). 한편 최근에는 식

품 구매를 위해 지급되는 기준급여액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또 한번 급여액 수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Wenig, 2021). 

셋째, 수급권자의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강요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데(Walwei, 2022), 이와 관련하여 취업 촉진을 위한 활성화 콘셉트(Aktivierungskonzept)

에 의해 실업급여Ⅱ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nn, 2011). 실업급여Ⅱ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그들의 게으름, 무책임함, 비

활동적 성격을 비꼬는 ‘하르츤’(Hartzn - 하르츠Ⅳ 수급자를 뜻함)이라는 말까지 통용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편입합의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 강요됨으로써 수급자의 약 40%가 우울증

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Müller, 2013), 이러한 비판은 실업급여

Ⅱ의 지급을 통해 취업 촉진 목표를 달성하려는 콘셉트는 실업부조제도로서의 실업급여Ⅱ의 

성격과 애초부터 상충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로서의 시민수당  
가. 주요 내용
실업급여Ⅱ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민주당은 현재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시민수

당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eutscher Bundestag, 2022a).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경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안

전한 기초보장제도가 절실하며, 이에 따라 낮은 기준급여액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

법전 제2권의 실업급여Ⅱ와 사회수당을 폐지하고 물가 상승을 적절히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

된 기준급여액을 지급한다(Deutscher Bundestag, 2022a).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시민수

당제도의 기준급여액을 현 실업급여Ⅱ의 2022년 기준급여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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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급권자가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수당을 수급하는 첫 두 해를 거주 및 난방

비 조사와 자산 조사의 유예 기간으로 적용한다. 즉 이 기간에는 거주비와 난방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위해 쓰인 실비 전체를 지급하며, 부조 필요성을 심사할 때 수급권자

와 수요공동체 구성원의 자산이 상당한 수준(각각 6만 유로 = 약 8,322만 원, 3만 유로 = 

4,161만 원)에 달하지 않는 한 이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때 이러한 자산에 수

급자가 직접 거주하는 소유 자택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기존의 편입합의서를 폐지하고 이를 수급권자와 구직센터(Job Center) 전문 인력이 함께 

작성한 ‘협력계획서’(Kooperationsplan)로 대체하여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전략을 기재한다. 또한 6

개월의 신뢰 기간을 도입하여 이 기간에는 의무 위반이 있어도 급여액을 삭감하지 않는다. 다

만 구직센터 상담 일정을 어겼을 때는 두 번째 위반 때부터 급여액을 삭감한다. 신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협력–특정 조치에 참여, 구직센터의 일자리 소개 수락 및 지원 등-

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 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에 의무 위반이 적발될 때는 바로 제재를 적

용하지는 않지만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에 대한 고지와 함께 수급권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

표 2. 시민수당의 2023년 기준급여액
(단위: 유로)

수급권자
기준급여액

2022년 실업급여Ⅱ 또는 
사회수당 2023년 시민수당

1인 가구 및 한부모 449
(약 62.3만 원)

502
(약 69.6만 원)

수요공동체 내 파트너 404
(약 56.3만 원)

451
(약 62.6만 원)

만 14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376
(약 52.2만 원)

420
(약 58.3만원)

만 6세 이상~14세 미만 아동 311
(약 43.1만 원)

348
(약 48.3만 원)

만 6세 미만 아동 285
(약 39.5만 원)

318
(약 44.1만 원)

주주: 기준급여액을 한화로 제시한 부분은 2022년 11월 27일의 유로 환율(1유로 = 1,386.97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Bundesregierung. (2022). Regelsätze sind gestiegen; Deutscher Bundestag. (2022a).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 Entwurf 

eines Zwölf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 Einführung eines Bürgergeldes 
(Drucksache 20/3873)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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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 이행이 재차 요구될 수 있다. 

넷째, 추가로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시민수당 보너스 

제도 또한 도입한다. 즉 직업 재교육 과정에서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각각 1,000

유로(약 139만 원)와 1,500유로(약 208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그 외에도 매달 150유

로(약 21만 원)의 추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수급권자가 구직센터가 제안한 직업 준비 

교육 및 직업 재교육과 같은 특정 조치들을 이행하였을 때는 매달 75유로(약 10만 원)의 시

민수당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다섯째, 협력 기간 동안 수급권자에게 법적 결과에 대한 고지와 함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이행이 요구된 상황에서 수급권자가 이를 위반하면 우선 기준급여액의 20%를 삭감한

다. 또한 의무 위반이 반복될 때는 각각 기준급여액의 30%씩을 추가로 삭감한다. 다만 이후 

12달 연속으로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 결과에 대한 고지 없이도 구직센터 인력과 

함께 다시 협력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다. 

나. 비판 
시민수당 법률안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급여액의 증가, 자산 조사의 유예 기간 적용 등 

수급 요건의 완화, 수급권자의 의무 이행 강제 완화 및 위반 시 제재 완화, 직업교육 지원 확

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실업부조를 통한 고용 정책적 효과보다 사회권 보장이라는 근본

적 원리를 더욱 강조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수당 법률안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좌파당은 시민수당의 기준급여액이 빈곤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

적하며 200유로(약 28만 원)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LINKE, 2022a). 또한 기초보장 성

격의 시민수당제도에서 급여액 삭감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제재 규정

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LINKE, 2022b). 그러나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은 이와 상반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산 조사의 유예 기간 등 수급 조건 완

화와 관련된 규정과 제재 완화 규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민수당을 노동시장에 편입

되어 성실히 일하는 비수급권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고 평

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연방의회에서 시민수당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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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과되더라도 연방참사원의 최종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후의 입법 절차에서 법률안을 거

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nnefanz, 2022). 연방참사원이 법

률안을 사전 검토한 후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이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어

(Bundesrat, 2022), 법률안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연정이 연방의회에

서의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11월 4일 적정성 조사 시행 후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Steffen, 2022), 제1야당은 이러한 일부 수정안을 받

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2023년 1월부터 시민수당을 시행하려는 대연정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Merz bietet schnelle Anhebung der Hartz-IV-

Sätze an, 2022).  

4. 나가며: 한국 실업부조제도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독일의 실업부조제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독일은 2005년부터 시행된 실

업급여Ⅱ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제도 시행 약 17년 만에 기준급여액 상향 조정, 

수급 요건 완화, 수급권자의 의무 이행 강제 완화, 위반 시의 제재 완화, 직업교육 지원금 확

대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매우 강화된 형태의 시민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현재 관련 입법

을 추진 중이다. 진보 성향인 집권당과 보수 성향인 제1야당의 견해 차이로 연방의회에 제출

된 시민수당 법률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존의 실업급여Ⅱ와 시민수당이 사회보

장 수준에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

부조제도, 즉 국민취업지원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과 한국의 실업부조제도를 비교하여 논의할 때 실업급여Ⅱ 및 시민수당은 원칙

적으로 구직자의 기초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임을, 이에 비추어 한국의 국민취

업지원제는 고용 정책적 성격이 주가 되는 제도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Ⅱ에 대해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은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을 법적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불

충분한 기준급여액을 지급하고, 동시에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의무 규정 및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목표 충돌(Zielkonflikt)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Walwei, 2022). 그럼

에도 실업급여Ⅱ는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는 실업급여Ⅱ의 경우 일정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 상태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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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 실업 기간에 상관없이 기준급여액이 계속 지급되는 체계이며, 지급된 급여액 또한 

생활보장에 쓰인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반면 한국 국민취업지원제의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생활비가 아닌 구직 활

동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독일 실업급여Ⅱ의 기준급여액 수준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의 구직촉진수당과 비교하여 급여액의 적정 수준을 상호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도 시행 일 년 후 이러한 구직촉진수당이 실제로는 생활비에 가장 

많이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문채석, 2021),5) 비록 목적은 다르지만 독일에서처럼 제

도의 목적에 맞춰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관련 과제에 연계하는 등 대응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덧붙여 현재 독일에서 입법 논의 중인 시민수당은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Ⅱ보다도 기초보장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제도로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

와는 거리가 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제도의 구상에서부터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

에 국민취업지원제에 대한 비판 및 한계 논의와는 별개로 독일의 실업급여Ⅱ 및 시민수당을 

한국 국민취업지원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이 독일 실업부조제도와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고 국민취업지원제가 의도

적으로 고용 정책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을 인지하더라도 과연 국민취업지원제가 전형적인 실

업부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를 ‘한

국형 실업부조’라고 명명하며 그 특수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급여액의 지급 기간과 수준을 

따질 때 사실상 실업부조제도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업

부조라기보다는 직업훈련 지원 등에 관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김종수, 2019). 

셋째, 독일 실업부조제도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 지원 정

책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실업부조제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취업 지원 

정책들을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독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수당을 도

5)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로 사용한 비율은 76.4%, 구직 활동 비용으로 사용한 비율은 50.3%, 구
직 관련 직접 비용으로 사용한 비율은 4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최정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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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추가로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이에 대해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거나 

구직센터가 제안한 교육을 수행하면 매달 보너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

제 내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세부 정책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정규직, 특수형태

의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취업군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세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한요셉, 2022), 그러한 

내실화를 위해 독일의 취업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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